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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교통의 교통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A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Transportation Welfare 

in Inter-regional Transportation
1)

백승걸

 

박동주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형평성이란 자원 활용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오랫 동안 교통시설의 건설 및 운영정책에 있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주로 강조되어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산업화와 경제부흥

을 위해 수도권 및 경부축 등 특정지역에 교통시

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수도권과 지역간 성장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간선도로망 구

축에 역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간선도

로망 확충과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후반 들어 교통서비스에서 소외계층을 

배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복지차원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

진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벽

지노선 운영 등을 시행하였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는 

개념은 교통복지이다. 특히 복지가 최근 우리사회

의 정책화두 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복지 관련 정책

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통

분야에서는 아직 교통복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

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교통분야에서도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투자나 운영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분

야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출퇴근, 친교 등

의 목적을 가지는 단거리 통행 위주의 도시교통과 

여가, 업무 등의 목적을 가지는 장거리통행 위주의 

지역간 교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도시교통과 지

역간 교통에서 추구하는 교통복지의 대상과 목표

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

분야 중에서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에 대한 관

련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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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통복지의 개념 및 유형

1. 복지의 개념 및 유형

‘복지’는 인간다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물

질적, 문화적 조건의 충족상태이며, ‘복지정책’은 

스스로 복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복지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상대적으로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일호 외, 

2011). 

복지의 유형은 크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로 구분된다. 선택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한정된 약

자나 요보호자들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보는 것으

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사용

된다. 선택적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형평성 개념

을 적용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

복지서비스 외에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통 등

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분

배는 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균등하게 대우하지만 

절대적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

히 어떠한 경우에도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

이 더 이상 저하될 수 없는 최저수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배원리를 정의한다(정일호 외, 2011).

2. 교통복지의 개념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유형은 물리적 배

제, 지리적 배제, 시설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

제, 시간제약으로 인한 배제, 공포로 인한 배제, 

공간적 배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교통약자에게서 집중으로 발생

하는 특징이 있다(정일호, 2011).

Litman(2003)은 세가지 사회적 형평성을 언급

하였다. 먼저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은 부나 능력의 측면에서 서로 필적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수평

적 형평성은 공정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지불한 만큼 누리고, 누린 만큼 지불한다’는 개념

에 기반한다. 둘째, 소득계층이나 사회계층에 기반

한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가난한 사

람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

직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성을 강조한 수직

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 교통

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수직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

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의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강래, 2011). 이러한 관점에

서 교통복지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교통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노

력을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은 1998

년 교통정책의 목표를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

환하는 TEA-21(Transportation Equity for 

the 21st Century)을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SAFETEA(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2003)

를 제정한 바 있다(정일호, 2011).

3. 교통복지의 유형

1) 보편적 교통복지

보편적 교통복지는 국가나 사회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공공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

준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

직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교통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교통 SOC 투자,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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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에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교통기본법에서 언급된 

교통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

통권’은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

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할 권리로 정의하

고 있다. ‘최저교통서비스’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로 정의된다. 

최저교통서비스 설정시 국민소득, 생활문화수

준, 통행실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이동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가는 공공의 안전보

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성정책을 수

립 및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및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기본권은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여 

복지영역으로 편입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불

특정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포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박동주, 2012). 그러나 교통권과 최

적교통서비스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되었고, 관

련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2) 선택적 교통복지

선택적 교통복지는 교통약자나 경제적 약자가 

이동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교통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시설적,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교통약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제

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WHO에서는 “어떠

한 원인”을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핸디캡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이신해, 2009). 선택적 교

통복지정책들은 교통측면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제

고하여 교통의 결핍이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지 않

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법규화하였고, 국토해양부는 

2008년 이후 매년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의 현황 및 경기도 등 

9개 광역도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조

사한 ‘201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5%인 1,217만명 수준이며, 교통약자 중에

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527만명으로 가장 높

은 비율(4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통약자 인구는 2009년 1,212만명에 비해 약 5만

명 증가하였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린이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해양부, 2011).

Ⅲ. 지역간 교통의 교통복지정책 관련 현황

1. 지역간 도로의 교통복지정책 추진현황

지역간 도로의 교통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선택

적 복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백승걸, 2012). 

1) 보편적 교통복지

도로부문의 보편적 복지로는 교통시설투자, 통

행요금, 버스전용차로제 등 교통운영 및 교통정보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통시설 투자와 관련

하여 고속도로는 교통권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통합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노

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여 건설관리하는 요

금제도로, 헌법상의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요금으로서 고속도

로 통행요금을 지역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후발

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투자규모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간선도로 확충으

로 2011년 현재 총 도로연장 105,930km 중 고속

도로 3,913km(3.7%), 국도 13,797k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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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할인율 시행기간

출퇴근 20%,50% -

화물차(심야) 20%,30%,50% ~2012.9.6

하이패스 상시 할인 5% ~2012.6.30

표 1.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정책

항목 할인율

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면제

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0%

경차(1,000㏄미만) 50%

주) 면제 중 작전차량, 유지보수차량, 교통단속차량, 구호차량 

등 기타 면제차량은 제외

표 2. 고속도로 면제 및 할인 통행요금

(교통복지 관련)

구분
2009년 2010년 2011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출퇴근할인 110,111  23,586 126,421  28,150 137,625  31,213 

심야할인  24,872  63,637  19,193  48,837  15,679   51,632 

하이패스할인 355,048  42,478 497,678  57,356 568,767  65,943 

소 계 490,031 129,701 643,292 134,343 722,071 148,788

자료 : 한국도로공사(2011), 내부자료

표 3. 고속도로 할인(보편적 복지부문) 수혜대수와 금액 (단위:천대, 백만원)

의 국가 간선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20년

까지 구축 예정인 7×9 격자형 간선도로망은 전국

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함께 이동성 측면에서의 지

역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예산은 2008년 7조 9천억원에서 2011년 

7조 2천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도로가 충분

히 건설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

러나 2010년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5.9m로 

OECD 33개국 중 32위, 국토 1㎢당 도로연장은 

1,053m로 18위에 불과하여 각종 도로지표는 

OECD 국가와 비교시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

다. 특히 교통수요가 적은 비수익성 노선에 대한 

재정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은 보편적 교통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부문은 출퇴근, 화물차, 하이패스 할인 

등 요금할인정책과 고속도로 대중교통 정책의 하

나로 시행 중인 평일 및 주말, 명절기간 경부고속

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들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

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ITS를 활용한 실시간 교

통정보 제공, 램프미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2) 선택적 교통복지

철도는 도시철도 및 지역간 철도에 대해 교통약

자 시설기준 적합율을 매년 산정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교통에서의 선택적 복지에 대한 계량적 지표

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통행요

금 면제차량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할인에서는 국가유공자

(6～7급), 장애인(1～6급), 경차(1,000cc 미만) 

등 50% 할인이 포함될 수 있다. 

3) 도로 교통복지정책 규모

도로 교통복지정책으로 인한 수혜인원 및 비용

규모를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에서는 2011년 기

준으로 출퇴근, 심야할인, 하이패스 등의 할인으로 

인해 7억2천 2백만대, 1,488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다. 이외에도 2011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를 평일 1.3만대/일, 38만천명/일이 이용하는 것

으로 추정되어, 이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과 비

용으로 비교하면 연간 약 240억원이 소요된 것으

로 추정된다.

선택적 복지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국가유공

자 등 면제가 약 75.5만대, 18.6억원이었으며, 경

차, 장애인 등 요금할인은 약 9천 6백만대, 1,020

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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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면제 국가유공자 등     886   2,207     870   1,910     755   1,859 

할인
경차 52,471 49,125 59,040 53,541 65,457 59,541 

장애인 등 31,073 42,484 31,778 43,260 31,168 42,444 

소계 84,430 93,816 91,688 98,711 97,380 103,844

자료 : 한국도로공사(2011), 내부자료

표 4. 고속도로 요금면제 및 할인(선택적 복지부문) 수혜규모와 금액 (단위: 천대, 백만원)

구분 KTX

일반철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노인
30%

(월~금)

30%

(월~금)

무궁화 30%, 

통근 50%

장애인
1~3급 50% 50% 무궁화호 이하 

50%4~6급 30% 30%

어린이

(4-12세)
50% 50% 50%

표 6. 지역간 철도의 교통약자 할인 제도

종류 KTX

일반철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정기

승차권

일반

10

~20일용

45%

50%
1개월용

청소년
1개월, 

10,20일용
60%

환승할인 60%

카드

할인

월~금
최대 30%

15% 15%
기본 15%

토‧일‧

공휴일

최대 15%
7.5% 7.5%

기본 7.5%

표 5. 지역간 철도의 요금할인현황통행요금 면제 및 할인액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고 있으며, 통행요금 수입의 10%에 근접하

고 있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에 관하여 국

가 등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공익서비스보상) 예산 신청

을 하고 있으나,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2. 지역간 철도의 교통복지현황

지역간 철도의 교통복지 역시 보편적 복지와 선

택적 복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박동주, 2012). 

1) 보편적 복지

철도 교통시설 투자부문에서는 2010년에 고속

철도 1조 8천억원, 광역철도 1조 2천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였으며, 복합역사, 교통광장, 자전거주차

장 등 연계 및 환승시스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

이터, 스크린도어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8개 노선(총장 73.6km)에 대해 경전철 기본계획

을 확정하였다. 기타 노면전차 도입계획 수립, 지

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지역간 철도 요금할인으로 

정기승차권(1개월 일반 50%, 청소년 60%), 환

승할인 30%, 카드할인(월~금 15~30%, 주말/

공휴일 7.5~15%)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

철도 할인으로 무임제도(만65세 이상, 장애인 및 

보호자), 청소년/단체,정기권 할인)도 시행되고 

있다. 

2) 선택적 복지

인프라에서 광역시 도시철도에 대한 교통약자 

시설기준 적합율은 대부분 90% 이상으로 조사되

었고 지역간 철도에 대해서는 6대 도시는 90% 수

준, 도지역은 58-82% 수준으로 조사되어 아직은 

확충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

인(평일 30%), 장애인(급별 30-50%), 어린이 

50% 등 교통약자 요금할인이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및 노약자 도우미, 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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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합계

이용자 감면액
새마을 무궁화 통근

이용자 감면액
이용자 감면액 이용자 감면액 이용자 감면액

경로 982 10,174 417 2,167 5,218 12,405 616 308 7,233 25,054

장애인 1,112 15,656 386 2,598 3,149 12,279 18 9 4,664 30,542

어린이 1,030 18.291 506 4,572 2,159 8,808 504 25 4,199 31,696

합계 3,124 44,121 1,309 9,387 10.526 33,492 1,138 342 16,096 87,292

자료 : 통계청(2011), e-나라지표, 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현황 

표 7. 지역간 철도 교통복지 수혜인원 및 금액(2010년)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3,000 3,486 2,850 2,662 2,707 2,931

운임

할인
761 821 1,115 924 1,045 1,251

벽지

노선
2,225 2.651 1,721 1,723 1,611 1,662

특수

목적
14 14 14 15 51 18

자료 : 한국철도공사(2011) 내부자료

표 8. 철도부문 정부지원 예산 (억원)

우선창구 등 장애인 이동지원정책과 2007년 이후 

9개 노선(경북, 군산, 영동, 정선, 태백선 등)을 

운영하는 등 벽지노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철도 교통복지정책 규모

2010년의 철도 교통복지정책 수혜인원 및 비용

규모를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에서는 지역간 철도

의 교통약자 운임감면 인원은 16백만명, 감면액은 

873억원이었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하여 지역간 

철도의 정기승차권 할인 혜택은 77억원이었다. 

철도의 PSO는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또는 공

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조에 다음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법령에 의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한 운임요금 

감면

- 벽지 노선 등 공익목적 위한 철도서비스에 의

한 경영손실

-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

는 비용 등

지역간 철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는 

PSO 예산은 2,931억원(2010년)으로 2012년은 

3,012억원이며, 향후 어린이 및 비대상 노인까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Ⅳ. 지역간 교통의 교통복지 정책방향

교통복지 정책의 추진에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존재한다.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즉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와 보건, 교육, 주거 

등 타 복지분야와 비교시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가 

좀 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효율성과 형평성, 도로와 철도

투자의 관련성 등 지역간 교통복지정책 방향 설정

을 위해 필요한 논의사항을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1.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 지원기능과 

모든 국민의 생활편익, 즉 복지증진의 임무를 갖는 

정부의 핵심적인 재정정책 수단이다. 교통부문에

서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지역적, 신체

적, 경제적 배제 없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초생활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

이 필요하다. 지역적 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간선교통망 접근”, “전국 

반일 생활권 실현” 등 정부가 이미 설정한 관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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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30분내 간선도로망 접근목표는 광역시 

88%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지만 강원도는 32%에 

머무르는 등 일부 지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반일생활권 목표도 교통정체 반영시 전남도

서, 경기북부지역 등에서 아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용석, 2012). 지역간 철도의 경우 간선도

로망과 도시부 철도에 비해 낙후지역 노선 등이 아

직 충분치 않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물론 

보편적 교통복지에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득계층별, 지

역간, 수단간 형평성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다. 예

를들어 특정지역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전국의 

지역간 교통 형평성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고속도

로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의 형평성은 불가피하게 

낮아지게 되며, 이로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

의를 위해서는 교통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

립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이 기존의 교통정책 시행시

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정책의 추진

형평성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형평성의 추구가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하는가 하

는 점이다. 이러한 논쟁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형

평성을 강조하면 복지의 강조로 나타나기도 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강조로 

대립하여 구체화되기도 한다(정일호, 2011).

교통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은 지금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고려되었던 정책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간선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1970년대까지는 효율

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 등 수위 도시들을 

연결하는 직결형태의 도로가 건설되었고 서울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도로와 도시철

도가 건설되었다. 이후에는 지역 균형개발, 즉 지

역간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 격자형도로가 건설되

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 외곽에

서 효율적인 이동성 제공을 위해 순환도로가 건설

되었다. 최근에 논의되는 지하도로는 기존 자원인 

지상도로를 형평성을 고려하는 공간으로 설정하는 

대신 지하라는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복지정책의 추진시에는 먼저 형평

성과 함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간 

형평성이나 수단간 형평성을 과도하게 고려하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에 대한 과잉투자는 다음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여 세대간 불균형이

라는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교통

자원은 유한한 자원이며, 특히 혼잡시에는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특히 혼잡한 

교통시설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 등을 통해 수단간 형평성

을 높임과 동시에 함께 혼잡통행료 및 차등요금제 

등 차별화 정책도 같이 추진하여 자원이용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에게 무료 또는 부담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최소한의 복지적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수준이 지나쳐서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복지정

책에서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선택적 철

도복지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할인 

및 공익서비스보상의 증대로 일반 국민비용의 증가

와 철도운영자의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향후 복지

관련 서비스 수준 요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 이외의 가치와의 상충이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고속도로 출퇴

근 할인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가치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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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보완적인 교통수단 서비스체계의 구축

교통복지정책의 추진시에도 기존의 개인교통수

단과 대중교통, 도로와 철도의 투자우선순위에 대

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될 것이다. 우선 철도와 도

로는 건설현황, 수송특성, 건설 및 비용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야한다. 지역간 철도의 경

우 낙후지역 노선 등이 아직 충분치 않아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 지출로 인해 일정 정도 이상의 교통수

요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 과다한 철도망을 구축‧운영한다는 것

은 재원부담의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오히

려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승

영, 2011). 접근성보다 이동성이 강한 철도는 모

든 지역을 서비스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간

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정된 예산 조건하에서 보편적 교통복지

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는 교통시설 투자 외에 기존의 교통체계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시설 전체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승용

차와 대중교통이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

서 지역간 통행에 있어 도로와 철도, 승용차와 대

중교통은 경쟁수단으로보다는 보완수단으로서 역

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고속도로

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휴게소에서의 

버스-버스, 버스-자동차 환승 등을 지원하거나, 철

도에서 승용차 연결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환승

센터의 구축, 도로와 철도를 통합한 교통정보 제공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법제도 및 예산지원체계의 구축

교통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복

지관련 교통서비스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입법

을 추진 중인 교통기본법에 언급된 교통권과 최저

교통서비스 개념은 기본방향만 제시되어 있어 보

편적 교통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철도는 교통약자 시설기준 

적합율을 매년 산정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부문은 

선택적 복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통시설 투자 타당성평가제도에 교통복

지와 관련한 지표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교

통시설 투자 평가시 현재는 비용 대비 교통수요의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낙후지역 노선은 투자대상에서 배

제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통행이 가능

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일반이

용자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편익 산정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평가시 형평성 

관련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간 

교통에서 선택적 교통복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예

산은 2011년 기준으로 고속도로는 1,728억원, 

지역간 철도는 3,871억원에 이르며, 고속도로 부

분에서는 정부로부터 PSO를 전혀 배정받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를 대신하여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 관리기관에 

대한 PSO 등의 예산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복지, 특히 선택적 교통복지부

문에 교통재원이 아닌 일반복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Ⅴ. 결론

교통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지구환경보호를 동

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에

도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교통약

자 이동성 제고와 대중교통 분담율 제고 정책이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령화, 양극화, 일자

리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거나 혼잡비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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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에너지 절약,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강화로 

실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야 중에서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에 대해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비교적 높

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관련법규와 제도가 마련되어졌고 지속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부문에 대한 

고려는 아직은 개념 정립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시

설의 확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정책 추진, 상호보완적인 교통수단 서비스체

계 구축, 교통복지지표 등 관련 법제도 및 예산지

원체계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경제성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

책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지역간 교통에서의 교통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재 여건

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지속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복지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제기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효율성과 형평성, 법제도 및 예산지원

체계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승영(2011) 공정사회 구현과 교통서비스의 형

평성 제고, 국토, 국토연구원.

고용석(2012), 도로인프라의 최저교통서비스 실

태분석,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20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1.

마강래(2011), 계층적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통복

지 향상 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박동주(2012), 철도와 교통복지, 경기도, 철도와 

교통복지 정책 세미나, 한국철도협회

백승걸(2012), 교통복지정책 현황과 전망 -도로

의 교통복지정책-, 도로교통바이위클리, 한국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신해(2009), 교통약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

통약자 이동편의정책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0권 1호.

정일호․이백진․김혜란(2011), 사회적 공정한 사

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정일호(2011),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

정책 방향, 국토,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2011), 내부자료.

한국철도공사(2011), 내부자료.

통계청(2011), e-나라지표, 연도별 도시철도 수

송실적 현황.




